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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368호 
	‘국민행복기금’ 이 성공하려면,
 자격완화, 채권인계의무화, 지원대상확대 해야!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연체자로 신청자격 완화
· 협약 미가입 금융사라도 건별 채권 인계 의무화
· 소송진행중인 채권, 과거 채무조정자 포함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서민 신용회복지원책인 국민행복기금이 사각지대 없이 빚으로 신음하는 대다수 금융채무자에게 신용회복과 과다채무 해소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 완화, 협약 비가입 채권사의 건별 채권 인수 강제성 부여하고 지원제외 대상을 완화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국민행복기금이 현재까지 운영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완화, 채무인계 의무화, 지원대상확대 등 세가지를 개선해야 함.

1. 신청 자격 완화  (현행 6개월 → 3개월)

6개월 이상 연체(2013.2.28 기준)된 채무자를 지원하여 대상자가 적으므로 연체기간을 신청일로부터 3개월로 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국민행복기금은 공적 성격의 구제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90일 이내)이나 개인 워크아웃 (3개월 이상)보다 더 김.

2. 채권 인계 의무화 (현행 금융사 결정 → 의무화 )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건 별로 채권인도에 강제성을 부여하여 채권자로부터 해당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부실채권을 채권 추심회사에 양도하여 채무자 대다수가 대부업체 등 추심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으나,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대부업체는 247사 뿐으로 전체 대부업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여 협약 미가입으로 채무자가 신청을 하여도 거절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함.

3. 지원 대상 확대(지급명령, 유체동산 소송, 과거채무조정자 제외 → 포함 )

집행할 재산이 없이 단순히 지급명령을 구하거나,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제품, 가재도구 등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소송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구제해야 한다. 채무자도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누릴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함. 또한, 과거에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고도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생활고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해야 함

□ 이 세가지 이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직업교육 및 직업알선은 물론 원금 및 이자 추가 감면 등의 인센티브제공과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것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강형구 금융국장은 현재의 국민행복기금은 정작 지원이 절실한 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채권자가 협약 비가입 금융사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신청시 건별로 채권 인수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모든 채무자들이 빚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끔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1. [bookmark: _GoBack]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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